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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의 많은 병의원에서 시행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수입에 따른 성과급의 형태이다. 이

런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인하고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의사의 직업전문

성을 위협한다. 또한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저자들은 4가
지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인센티브가 가져야 할 조건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인센티브

의 조건들은 환자에게 해악이 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장치를 두어야 하고, 수익이 아니라 진
료의 질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조직화합을 해칠 만큼 금액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인센티

브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색인어

인센티브, 성과급, 의료윤리, 직업전문성



191

정유석, 박석건 -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

I. 글을 열며

인센티브, 혹은 성과급은 고용인이 수익의 일
부를 피고용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업무의 성
과를 보상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더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피고용인은 자기가 수익을 
올린 만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을 만들어내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피고

용인의 노동으로 생긴 잉여가치를 고용주가 혼
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용인과 나눈다

는 점에서 경제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우
려도 있다. 

이미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목표로 한 영업이익을 초과달

성했을 경우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거나, 부서

별,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보상을 한다.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개선, 연구, 전략

과제의 달성 등, 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를 지급하기도 한다.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나머지를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것은 연금도 줄
이고 동기도 부여하는 일석이조의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센티브와 관
련해서는 주로 효율성이나 적절한 액수, 잘못 운
영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이 논점이 되
지만 윤리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은 것 같
다. 

국내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

다. 개인 병의원 봉직의들의 경우 기본 급여에 
더하여 진료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보편화되었

고, 이미 대부분의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에 근
무하는 교수들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의료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과는 다르며, 달라야한다.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찬반 논의들이 있지만, 찬성하는 쪽이든 반
대하는 쪽이든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
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병원은 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의 이익이 환자의 이익에 앞설 수는 없다. 그
러므로 의료계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경
영의 효율성이나 업무성과의 달성이라는 관점에

서만 봐서는 안 되고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병의원들은 국 · 공립 · 
사립병원을 막론하고 국가주도의 건강보험 시스

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진료실적 
위주의 인센티브 제도가 환자를 포함한 의료사

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인센티브의 주된 재원으

로 사용하던 특진비가 폐지됨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대학병원들의 인센티브 제도에는 
변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

의 국내 병의원들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인센티브 
제도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그 위험성

과 한계,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

고자 한다. 

II. 사례를 통한 고찰

1.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하는 인센티브 

사례 1. A 중소병원 응급실의 과장으로 부

임한 지 3개월째인 전문의 P씨에게 면담을 요

청하는 병원장의 연락이 왔다. 내용인 즉, 전

임자에 비해 월평균 응급실의 컴퓨터단층촬

영(computed tomography, CT)과 자기

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촬영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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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P씨의 기본급을 80%선으로 낮추고 

진료실적과 CT, MRI 처방건수에 따른 인센

티브 지급으로 계약조건을 갱신하겠다고 한

다. 

국가주도의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통
제되고 있지만 중소 병의원의 주체는 의사 개인

이나 소규모 법인이다. 이 경우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치료자인 동시에 경영인이다. 치료자로

서의 의사는 직업전문성(professionalism)을 
갖추고 환자의 이익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1]. 한편, 경영인으로서의 의사는 
자신의 생활비를 버는 것뿐만 아니라 개원 초기

의 은행 빚을 갚아나가면서 직원들을 지휘하고 
급여를 챙겨주어야 한다. 

사례 1의 경우 경영인으로서의 병원장은 전
임자보다 진료실적이 좋지 않은 신임과장을 그
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신임과장 안에서도 또
한 치료자의 입장과 피고용인의 입장이 서로 충
돌하고 있다. 실력 있는 치료자라면 꼼꼼한 문진

과 신체진찰,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환자를 진
단하거나 치료하고, 고가의 검사는 꼭 필요한 경
우에 국한해서 시행할 것이다. 가능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진
단과 치료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교과서적 진료

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용인으로서

의 P의사는 전임자에 버금가는 진료실적을 내야 
할 부담이 있다. 수면과 여가시간을 줄이고 응급

실 근무시간을 더 늘리면 치료자라는 입장과 피
고용인이라는 입장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각종 사
고로 인한 요추경추 염좌, 두통, 복통 등으로 응
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CT나 MRI를 더 많이 찍
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처음에야 마음이 다소 불

편하겠으나 한두 번 시행하다보면 그냥 ‘관행’이 
되고, 제3자가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전
문적인 영역인지라 뒤탈이 날 위험도 적다. 문제

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이다. 한두 명의 의사, 몇몇 병원에 국한된 일이

라면 별 표시가 나지 않겠으나 대부분의 병원과 
의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료를 한다면 의사-환
자 사이의 불신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병원장이 제시한 CT, MRI 
처방 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새로운 
급여지불방식에 합의한다면, 두 명의 의사 모두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것이다. 

앞선 연구들에 의하면 경제적인 이익이 눈앞

에 있을 때는 의사의 처방습관이 바뀔 수 있다. 
대만의 한 연구를 보면 의사는 처방을 할 때 자
기가 약을 구매하는 가격과 보험급여가격의 차
이가 큰 약, 즉 마진이 높은 약을 처방하는 경향

이 있다[2]. 유방암의 치료에 있어서 미국의 종
양학 전문의들은 익숙하거나, 널리 쓰이거나, 미
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
tration) 승인을 받은 항암제를 선택하지만, 동
시에 약가 마진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3]. 
일본의 한 조사에서도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할 
때 수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의사들은 
자신보다는 환자의 호주머니를 더 생각하는 처
방행태를 보이기도 한다[4]. 

이렇게 의사들은 완벽하게 선량하거나 완벽하

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환경의 영향

을 받고 있다. 이상적인 의료제도란 의사들이 치
료자로서의 정체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의사-환자 관계를 
계약관계로 보는 모델에서도 선의와 신뢰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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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다. 선의와 신뢰가 작동해야 할 자리에 대
신 금전적 동기가 들어선다면, 의사의 직업전문

성은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시행하

는 경우 수익증대뿐 아니라, 그것이 의사들의 직
업전문성에 미칠 영향/악영향을 반드시 고려해

야 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점검 장치

를 만들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와는 반대로 포괄수가제도하에

서는 과잉진료가 아니라 과소진료가 문제가 된
다. 해야 할 검사나 시술을 하지 말아야 병원이 
수익을 더 남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점 때문에 미국의 경우 환자에게 손해

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수익에 따라 의
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profit sharing 
with doctor)을 금지한 적이 있다[5]. 이렇게 의
료제도나 환경에 따라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나
라의 모델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고, 우리 나름

의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조직문화를 바꾸는 인센티브

사례 2. 대학병원 신경과의 조교수인 L씨에

게 주임교수의 호출이 있었다. 앞으로 L씨는 

뇌졸중이나 뇌경색에 관한 진료 의뢰만 처리

하고, 척추질환이나 어지럼증, 말초신경질환 

등 나머지 질환의 진료의뢰는 주임교수인 K

씨가 직접 응답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다른 

과로부터 오는 진료의뢰를 주로 젊은 교수인 

자신이 처리하고 있었던 터인지라, 주임교수

의 제안이 배려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 그동안 타과 의뢰서에 대한 

응답을 했을 때 건당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신

경과 의국비로 책정되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로 바뀐다는 것

이었다. 결국 주임교수의 제안은 젊은 교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본인의 인센티브를 챙기

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편치만

은 않았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젊은 교수에게 진료의

뢰가 집중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사례 2는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바꿈으로써 지
금까지 젊은 교수에게 집중이 되었던 진료 부담

을 재분배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난 경우이다. 아
마도 경영자는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의사 개개

인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
급 방식을 바꾸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결
과적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모두 높이는 결과

가 초래되었다. 더구나 환자 입장에서도 전문분

야별로 세분화된 전문의를 만나게 되어 나쁠 것
이 없다. 

물론 이 사례에서도 역기능이 발견된다. 젊은 
교수는 주임교수를 의심하게 되었고, 주임교수

와의 사이에 경제적 동기로 인한 업무분장이 이
루어진 셈인지라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그리

고 의국비의 축소로 전공의들의 살림이 줄어드

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더불어 생각할 점은 의사에게만 지급되는 인

센티브가 의사 외의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 의사가 진료 시간이나 수술 건수를 늘일 경
우 함께 고생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없
다면 당연히 불만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동료 
보건의료 전문직과의 협업을 통해서 최선의 진
료를 제공한다는 현대 의료의 기본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분배 정의에도 어긋난다. “임금은 사
원에 대한 경영자로부터의 메시지”이다[6]. 병
원장이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더라도 다
른 직원들은 병원장이 교수들에 비해서 자신들

을 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

지를 읽게 될 것이다. 의사의 진료수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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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사 개인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
식은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별, 부서별, 혹은 진료팀별로 전공의, 간호사, 
행정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진료영역의 왜곡을 초래하는 인센티브

사례 3.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인 C씨는 입

사동기인 다른 과 전문의들에 비하여 급여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들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개별 교수의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피부과처

럼 특별한 검사가 별로 없고 건당 진료비가 적

은 진료과의 교수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주로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를 해왔고 대

학병원에서 미용 쪽 피부진료를 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던 C 교수였으나 이제는 피

부미용에 대한 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국내 개원가에서 원가 이하의 보험환자 진료

를 기피하고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피부, 미용, 
비만 등 비보험 진료가 성행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동네마다 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병의원들이 넘쳐나지만 소위 돈이 되
는 미용피부시술 환자만 북적댈 뿐, 정작 습진, 
무좀, 건선 등 진짜 피부질환 환자들은 갈 곳이 
없다. 이러한 현상이 인센티브 때문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압박이 진료영역의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사례 3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병

원 피부과까지도 미용 쪽으로 진료영역을 확장

하려는 경우이다. 위 사례의 피부과 교수는 이제 
질환 중심의 진료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미용 쪽 

피부진료를 시작할 것이다. 사례 1이 인센티브

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사례 2가 인
센티브로 인해 환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였다면, 
이 사례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도 손해도 없
이 병원의 수익과 의사 개인의 인센티브가 올라

가는 경우이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로 꼭 
필요하지만 돈이 적게 벌리는 진료영역이 위축

이 되고, 돈이 되는 쪽의 진료만 성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한 병원 안에서만 일어

나는 일이라면 다른 병원들의 존재가 균형을 잡
아 주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체 의료계로 
확대된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분배정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분배를 
하는 원리에는 피자를 자르듯 똑같이 나누는 평
등(equality)의 원칙,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수요(need)의 원칙,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
이 가져가는 기여(contribution)의 원칙, 그리

고 기여도는 적지만 노력의 양을 인정해 주는 노
력(effort)의 원칙이 있다[7]. 진료수입에 비례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은 이 중에서 기
여의 원칙만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의 공
공성을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는 대학병원이라

는 조직은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전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되
는, 그러나 필수적인, 호스피스, 금연, 비만, 절
주, 운동 등 꼭 필요한 진료 영역들은 이렇게 기
계적으로 어느 한 원칙만을 적용하면 위축될 위
험이 있다. 또한 과별로도 피부과나 가정의학과

처럼 노력에 비하여 건당 진료비가 적은 임상과

도 소외되게 된다. Joel Feinberg는 분배정의의 
4가지 원칙들 간의 조합을 시도했다. 즉 ‘수요에 
기본을 둔 공평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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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는 평등의 원칙에 따르되, 일정부분은 기여

와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7]. 전체 
급여 중에서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이 부분만 기여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7]. 

사례 4. 지방에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K

씨는 아들의 권유로 수도권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유

명한 M 교수님께 수술을 받으려 하니, 교수님

이 최근에는 로봇수술을 주고 맡고 계셔서 일

반 수술은 다른 교수에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일반 수술

에 비해 로봇수술은 일정도 훨씬 앞당길 수 있

다고 하였다. 중년을 훨씬 넘긴 나이로 목의 

흉터쯤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고 몇 배 비싼 

비용도 부담이 되지만, 효자 아들의 강권으로 

로봇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사례 4는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것이다. 국
내 대형병원들의 로봇수술의 유행은 최신 의료

기술의 경쟁적 도입, 높은 비보험 진료수가 등의 
배경이 만들어낸 것이다. 병원의 수입을 늘이기 
위해 수술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례 1에서의 과잉진료와, 사례 3에서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진료영역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

게 되었다. 사례 3과 다른 점은 이것이 대학병원

에서 마땅히 시도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신의

료기술이라는 점이다.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개
발이라는 본래의 목표가 병원수입의 증대로 이
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역으로 수입증

대를 목적으로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그 이용률을 올리도록 유인한

다면, 이는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파괴하며,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

라고 하겠다. 

III. 바람직한 인센티브 제도의 전제조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국내 의료계에 만
연한 인센티브 제도가 직간접적인 진료왜곡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

하였다. 진료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의사의 직
업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의사들에게 치료자

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하도록 못하도록 유혹하

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선의와 신뢰가 작동해야 
할 자리에 대신 금전적 동기가 들어서게 될 위험

이 있다.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인해 의사들 
사이에 불신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의사들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
다. 진료영역의 왜곡을 초래하여 돈이 적게 벌리

는 진료영역은 위축이 되고, 돈이 되는 쪽의 진
료만 성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
의료기술의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해서도 환자의 
이익이 아니라 병원의 수입증대가 일차 목적이 
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사들의 
건전한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로 재탄생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환자에게 해악이 가지 않는 제도여야 하

며, 이를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진료수입에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

는 것은 언제든지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기 때
문에 매우 위험하다.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서 필
요-불필요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경
우라면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위해서 과다한 검
사나 시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 정보 비대칭 때
문에 환자는 의사가 권유하는 검사나 시술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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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의사의 권유를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진료수입에 따른 인센티브는 도
입에 신중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수가체

계하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병원들을 
향해서 진료수입에 기초한 인센티브를 그만두라

고 해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인센티

브를 시행하는 병원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두도록 제도화하고, 과잉진료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여 공급하

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병원 
경영자가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의
료기관인증평가원에 해당되는 미국 Joint Com-
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
ganization (JCAHO)에서는 Patient Rights 
and Organizational Ethics 조항에서 “병원의 
재정적 이득이나 위험을 병원 종사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는지와는 무관하게 병원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결정이 충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

록 윤리경영과 전문적 행위 실천에 대한 규약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둘째, 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
지만, 일정한 진료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

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의 흡연율을 낮
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의사가 흡연력을 
청취하거나 금연을 권유한 경우에 가산점을 주
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9]. 관리의료(man-
aged care)의 도입 이후 미국은 보험회사 주도

로 일정한 목표에 도달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pay-for-performance (P4P)를 시행

하고 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P4P를 도
입하고 있으며 예방 및 교육 활동, 환자만족, 치

료성적과 같은 지표들이 사용하여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P4P의 성과에 대
해서는 효과가 있다[10,11], 없다[12,13] 등 견
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부 P4P 프로그램은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서 일정액 이상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사를 효
율성이 떨어지는 의사로 보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며, 이것은 당연히 의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4]. 이런 방식의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덜 받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의
사-환자 간의 신뢰에도 금이 간다[15]. 의료비가 
국내총생산의 14%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이
런 비윤리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도 있었

던 듯하다[16]. 진료수익의 증대이든, 보험재정

의 절감이든, 금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센티브

를 시행하면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
은 분명해 보인다. 

셋째, 인센티브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된다. 

인센티브는 그야말로 동기 부여를 위한 격려

금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센

티브가 기본급보다 많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

된다면 많은 의사들이 인센티브를 받기에 유리

한 진료영역에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일에는 
투자할 시간이 없어, 이익이 되는 일만 하고, 필
수적인 일은 떠넘기는 일종의 무임승차자가 늘
어나게 될 것이다. 고액의 인센티브를 받는 몇 
명의 VIP 의사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무기력

한 동료들로 이루어진 조직은 모두에게 해롭다. 
의사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도 조직의 
사기를 떨어트려 화합을 해칠뿐더러 생산성 면
에서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197

정유석, 박석건 - 국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윤리적 쟁점들

IV. 글을 맺으며

국내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 진료 ·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연구 보고서를 보면, 교
수들의 업무 자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업무이다, 즐겁

고 보람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다[17]. 교수가 
아닌 다른 의사들도 의업 자체에 대한 인식은 크
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진료 수입에 따른 인센

티브는 자칫 이런 긍정적인 동기들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Kant 같은 의무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공리

주의의 입장에서도 환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보
건의료재정의 비효율을 방치한 채 의사의 주머

니를 불리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다. 
이미 고전이 된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18]에 따르면, 근로자를 움직이는 동기에는 위
생요소와 동기요소가 있다. 이 중에서 위생요소

는 직원들의 불만과 관련이 있고, 동기요소는 회
사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 급여나 근무조

건 같은 위생요소를 맞춰주면 불만이 줄어들지

만, 급여를 계속 올린다고 해서 회사에 대한 만
족감이 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만족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성취, 자기 발전 
같은 동기요소가 작용해야 한다. 진료실적에 대
해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위생요소는 
강화할 수 있지만, 동기요소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입은 늘더라도, 자기의 일터인 병원에 대한 만
족감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금전적 인센티브

에만 의존할 경우 효용체감의 원리에 따라 계속

해서 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같은 수준이 유지

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고를 통하여 의사들의 과잉진료 등 부적절

한 행위를 유도할 위험성이 있는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사회 일각에 아무리 돈을 중시하는 분
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는 보다 고상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들의 동감을 이
끌어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Biller-Andorno와 
Lee [19]는 막스 베버의 동기 이론을 인용하여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거기서 높은 지위에 올라

가고 싶어 하는 전통적인 동기, 금전적 혹은 비
금전적인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기 
유익(self-interest),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
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정서적 동기, 가치 
있는 공통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동참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사람을 움직이는 동인이 된다고 하
였다. 치료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

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추락하는 의사의 위
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정직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모두를 위한 일이다. 인
센티브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
어올리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하는 쪽
이든 옹호하는 쪽이든 적어도 상대의 논점을 인
정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센티브

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들

을 갖추어야 하는지, 원하는 진료의 질이 무엇인

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들이 대화의 통로를 만
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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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hospitals in Korea offer financial incentives to doctors based on the income they generate for 

the employers. These incentives encourage over-treatment and threaten professionalism by eroding the 

trust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This article presents four cases that illustrate how these incen-

tives can have adverse effects on institutional culture and pervert the delivery of medical services. This 

article also proposes the following guiding principles for an improved system of incentives: it should be 

designed with mandatory safe-guards to avoid harmful effects on patients; the overall purpose of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rather than to increase the income of 

hospitals; and the amount of money individual doctors can receive through financial incentives should 

remain modest so as to preserve institutional integrity. This article aims to promote more widespread 

discussions concerning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centive systems used by hospit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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